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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이 2017년 4월 6~7일 이틀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
라라고(Mar-a-Lago) 리조트에서 개최됨.

 - 그러나 높은 관심과 달리 회담 종료 후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공동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미·중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며, 결국 중요한 
것은 향후 지속적인 협력 확대와 후속조치의 이행이 될 것으로 전망

 - 양국 정상간 무역수지와 환율 등 무역통상 분야는 물론, 북한 문제와 안보 등 현안이슈들이 폭넓게 논의되었

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풀기 어려운 안보 이슈는 뒤로 미루고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무역불균형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정상회담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음. 

 -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과 양국간 새로운 협의채널인 ‘미·중 포괄적 대화’ 설치 등이 주요 성과

로 평가되면서 향후 중요한 과제로 부각 

▶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미·중 통상전쟁 가능성이 약화되는 등 일각에
서 우려했던 만큼의 마찰이 대두되지는 않았으나, 무역통상 및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미 간 대화채널을 신설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

 - ‘미·중 포괄적 대화’는 물론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 설치된 ‘미·일 경제대화’ 등과 같이 한·미 간 대화

채널을 신설하여 이를 통해 양국간 무역통상 및 안보이슈를 다루도록 하는 한편, 미·중, 미·일 대화의 진행상

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에 활용할 필요 

 -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의 진전사항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한·미 간 통상현안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패키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확대와 국경조정세 신설, 환율조작국 지정 등 다양하게 전개되는 트럼프 행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함.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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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중 정상회담 개요

■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간 정상회담이 2017년 4월 6~7일 이틀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Mar-a-Lago) 리조트에서 개최됨.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 통상압박

과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킴.

- 정상회담에는 양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 부처 최고위급 인사들이 동반 참석함. 

◦ 미국 측에서는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 스티브 무느신

(Steve Mnuchin) 재무장관,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 허버트 맥마스터(H.R. McMaster) 백

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이 참석 

◦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楊潔篪) 국무위원, 왕이(王毅) 외교부장, 왕양(汪洋) 부총리, 왕후닝(王滬寧) 중국공산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등이 참석

■ 양국 정상은 양자간 무역·투자 현안은 물론 북핵 및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고, 향후 상호 이견을 조율하면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함.

- 그러나 높은 관심과 달리 회담 종료 후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공동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아 구

체적인 협의 사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한편 시진핑 주석의 중국 국빈방문 초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2017년 중 양국 

정상회담이 재차 성사될 가능성이 큼.

■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다소 미흡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나, 결국 중요한 것은 향후 지속적인 협력 

확대와 후속조치의 이행이 될 것으로 전망

- 양국 정상간 무역수지와 환율 등 무역통상 분야는 물론, 북한 문제와 안보 등 현안이슈들이 폭넓게 논의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

-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풀기 어려운 안보 이슈는 뒤로 미루고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무역

불균형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정상회담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음.

◦ 결국 향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이나 ‘미·중 포괄적 대화’를 통한 후속조치와 구체적 해결방

안 모색을 위한 접점 찾기가 중요해짐.

- 중국 현지에서는 단기적으로 무역전쟁과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낮추고 새로운 대화채널 

구축, 미국의 일대일로 참여 가능성 등이 정상회담의 성과로 평가됨. 

- 한편 귀국 도중 시진핑 주석의 알래스카 깜짝 방문은 북극지방 개발협력 이외에 중국의 에너지 수입과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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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회담 결과 

가. 무역통상

1)�무역적자

■ 미국에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불균형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 파이낸셜타임즈 등 유력 언론들은 미·중 정상회담 개최 전 미국이 對중 무역적자를 핵심이슈로 제기할 것

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1)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인 3월 31일 무역적자에 관련된 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인 바 있음.

◦ 동 행정명령은 90일 내에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만드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16개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행정명령을 통해 국경에서 일하는 미 국가기관들에게 수입세를 징수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

표 1. 미․중 정상회담 전 무역적자 및 투자 관련 미국의 반응 

의제 주요 내용

불공정 무역행위

∙ 미국 내 실업 및 산업 피해의 주원인이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있다는 인식 팽배
∙ 2016년 미국 무역적자: 7,499억 달러, 46.3%인 3,472억 달러가 대중 무역적자
∙ 중국의 보조금 지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조치, 원자재 수출제한, 서비스 관련 차별적 

규제조치 등에 대해 주로 제소

무역불균형 해소

∙ 대미 흑자국을 상대로 무역적자의 원인을 조사2)하고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의 
집행을 강화3)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2017. 3. 31)

∙ 윌버 로스 상무장관, 중국 등 16개4) 대미 흑자국을 지목하였으며, 무역적자 실태조사 
결과는 90일 내 백악관에 보고할 예정(2017. 3. 30)

지식재산권 침해 ∙ 2005년부터 중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분류

대미 직접투자 확대 ∙ 중국에 직접투자 확대 요구

양자투자협정(BIT) 
체결

∙ 당초 2017~18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타결 시기가 
불분명해짐.

∙ 국유기업의 보조금 문제, 지재권 침해문제, 반독점법을 통한 외국기업 차별 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인식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Trump demands solution to US trade deficits with China and others”(2017. 3. 31), Financial Times.
2)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Regarding the Omnibus Report on Significant Trade Deficits.
3)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Establishing Enhanced Collection and Enforcement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nd Violations of Trade and Customs Laws.
4) 지목된 16개 대미 흑자국은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프랑스, 스위스, 대만, 인도네시아, 

캐나다, 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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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對중 무역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미국은 1983년 이후 지속적으로 對중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급격

히 증가

- 2016년 미국의 對중 무역적자는 약 3,500억 달러로 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가량을 차지 

-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560만 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분의 1/4가량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기인한다는 연구가 존재함.5)

- 이러한 對중 무역적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중국의 불공정무역행위 및 환율조작 등을 비난하였으며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중국을 지속적으로 비난

◦ 또한 중국의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한 비난은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대선기간 중 

양당의 정강정책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비난이 포함된 것으로 증명

- 주요 통상관련 인물인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부 장관),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국가무역위원

회 의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USTR 대표 지명) 모두 對중 무역 강경파이며 중국의 

불법보조금, 환율조작, 국영기업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한 바 있음.

그림 1. 미국의 對중 무역적자 그림 2. 미국의 對중 무역적자 상위 10개 품목 

(단위: 십억 달러) (2016년 기준,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 한국무역협회

■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하며 무역적자 부분에서는 다소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여러모로 볼 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100일 계획”이라고 말하며 “양국이 친

밀한 관계를 쌓는 데 매우 매우 중요한(very very important) 상징”이라고 강조

5) David, H., David Dorn, and Gordon H. Hanson(2013), “The China syndrome: Local labor market effects of import competi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3(6), pp. 212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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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100일 계획’의 목표는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

◦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인하 등 수입 장벽을 낮출 가능성이 거론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산업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 관심이 큰 만큼 자동차에 대한 전격적인 관세인하 등

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중국이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큰 품목으로 원유가 지목되었는데,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2월 미국

산 경질 원유의 수입량은 808만 배럴로 전월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산 경질 원유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

◦ 원유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수출을 통한 무역적자 해소방안은 미국의 주요 통상관련 인사들이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어 중국의 대응도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음.

◦ 자동차, 원유 이외에 중국이 대미 수입을 확대할 품목으로 소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과 보잉사로부터의 항공

기 구매, 하이테크 제품 등이 거론됨. 

■ 반면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

-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은 양국이 무역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해결

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100일 계획’의 윤곽이나 내용, 시행 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언급

- 향후 동 계획의 진행상황에 따라 양국간의 통상관련 긴장관계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폭스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첫 100일 이내에 어떤 구체적인 결

과를 얻지 못한다면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향후 동 계획의 성과에 따라 양국간의 

통상관계가 영향을 받을 것임을 시사

2)�투자

■ 미·중 정상회담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에 對미 직접투자를 늘려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울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미루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내 제조업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그

린필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중국 측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대규

모 인프라투자를 언급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 미·중 양자투자협정(BIT)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국유기업의 보조금 문제, 지재권 침해문제, 반독

점법을 통한 외국기업 차별 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BIT를 사용할 것)으로 인해 미국 측에서는 적극적이

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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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실제 정상회담에서는 ‘100일 계획’에 일부 양국간 투자관련 내용들이 언급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합의사항이나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평가

-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은 매우 큰 시장”이며, “투자와 수출 양측에서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으

로 언급하여 양국간 투자증진에 관한 이야기가 의제로 거론되었음을 시사 

- 반면 무역적자 해결과 마찬가지로 양국간 투자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대미 투자 확대와 함께 보험 등 금융서비스에서의 외국기업 투자제한 완화를 비롯한 중국 서비스시장 개

방을 통한 미국의 대중 투자확대 방안이 포함될 전망

- BIT 역시 뚜렷한 진전이나 추진 일정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양국간의 투자는 상호증가 추세, 특히 중국의 對미 해외직접투자(FDI)가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對미 직접투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절대적인 금액은 낮은 수준임. 2015년 기준 미국으로 유입된 전체 FDI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5%를 기록

- 미국의 對중 FDI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했다가 다시 회복세로 전환

◦ 미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對중 FDI의 비중은 2015년 기준 약 1.4%로 절대적인 수치는 작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3. 중국의 對미 FDI/미국 전체 유입 FDI 그림 4. 미국의 對중 FDI/미국 해외직접투자

(단위: %) (단위: %)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BEA).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BEA).

3)�미·중 간 통상 현안

가)�불공정무역

■ [대선 기간 중]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대한 덤핑 수출을 중단하고 중국 정부도 

자국 기업들에게 불법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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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1일 90일의 기간 내에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와 무역구제조치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함.6)  

- 불공정무역행위 전수 조사에 관한 행정명령은 미국의 모든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나라는 중

국, 일본, 독일, 멕시코,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에 이어 8번째로 조사대상 국가목록에 올라 있는 것

으로 알려짐. 

◦ 조사 요소는 불공정 무역 관행, 구조적 과잉생산, 비대칭적 비관세장벽 등으로 알려짐. 

- 무역구제조치의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은 관세당국을 관할하는 미국 국토안보국이 수입자에 대한 담보금 

요건(bonding requirement)을 상향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약 29억 달러의 반

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가 징수되지 않았다고 밝힘.

■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대중 수출 확대와 무역적자 감축이라는 100일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구제 분야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국에서 과잉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를 무역구제조치

의 강화와 더불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정부는 철강산업에서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13조원 규모의 전용 기금을 설립하였으며 

공급과잉 해소, 구조조정 및 현대화, 국제협력을 지원할 예정임. 

◦ 구조조정기금은 초기 자본금 400억 위안(약 6조6900억 원)~800억 위안(약 13조3600억 원) 규모로서 세계 2

위의 조강 생산업체인 중국 바오우 철강그룹(지분율 25%), 유에스차이나 그린펀드(25%), WL로스앤컴퍼니

(26%), 차이나머천트 파이낸스홀딩스(24%)이 참여하여 4월 7일 기금 설립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하였음.7)  

나)�시장경제지위 부여

■ 트럼프 행정부는 첫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비시장경제(NME)' 지위 관련 조사에 착수함. 

- 4월 3일 미 연방정부 관보8)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알루미늄 포일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NME)지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개시함. 

- 1930년 관세법 section 771 (18)(C)(ii)에 따르면, 상무부는 언제든지 일국의 비시장경제지위에 대한 결

정을 할 수 있으며,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알루미늄포일 덤핑 예비판정 전에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검

토에 대한 최종결정을 공표할 방침임.

6) Bloomberg BNA(2017. 4. 3), “Trump Signs Orders on Trade Deficits, Penalties,” http://news.bna.com/tdln/TDLNWB/plit_s  

   display.adp?fedfid=108287222&vname=itdbulallissues&jd=a0m1n5t6y7&split=0(검색일: 2017. 4. 10).
7) 강동균(2017), 「中, 철강 구조조정 위해 13조원 기금 설립」, 『한국경제』, A12면. (4월 10일) 
8) Federal Register/Vol. 82, No. 62/Monday, April 3, 2017/Notices/Docket No.: 170328324-7324-01; A-5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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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2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하면서 승인 조건으로 15년간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지위

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미국과 EU 등은 기간 만료로 중국이 자동적으로 시장경제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뉴질랜드, 호주, ASEAN, 브라질, 러시아 등 80여 개국은 이미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함. 

- 미국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경우, 반덤핑관세 활용에 제약이 생겨 중국산 수입 증가와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자국의 철강, 알루미늄, 섬유 등 산업이 더욱 타격을 입을 것을 우

려하고 있음. 

- 중국은 비시장경제지위 만료와 관련하여 2016년 12월 12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미국 및 EU의 

관련 조치에 대해 제소함.

■ 이번 미 상무부의 중국에 대한 비시장경제지위 유지 조사 개시는 DSB 제소와 관련하여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나아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對중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불명확함. 

- 중국은 시장경제지위 부여와 관련하여 EU와 미국에 대해 “분리정복(divide and conquer)” 전략으로 현

재 DSB에 EU를 상대로 한 소(DS516)에 대해서 패널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

나,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관련 실태를 조사할 필요를 느낀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비시장경제지위 유지 관련 

조사를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시장경제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음.9) 

나. 환율

1)�환율조작국

■ 미·중 간 주요 쟁점인 환율조작국 이슈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자국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제기

◦ 2017년 들어 트럼프 대통령, 로스 상무장관, 므누신 재무장관은 과도한 달러화 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통화 평가절하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난

9) World Trade Online(2017. 3. 30), “Commerce to review China’s non-market economy status; no change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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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 행정부의 환율관련 발언

날짜 발언자 주요 발언내용

2017. 1. 16 트럼프 대통령 과도한 달러 강세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우려

2017. 1. 18 로스 상무장관 중국은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가장 강한 국가

2017. 1. 19 므누신 재무장관 장기적으로 달러강세는 중요, 필요하다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용의

2017. 1. 23 므누신 재무장관 과도한 달러강세가 미 경제에 부정적 영향

2017. 1. 31
트럼프 대통령
나바로 위원장

일부 국가들이 자국통화 평가절하로 이득을 취하고 있음. 유로화는 과도하게 저평가, 
독일은 환율조작 책임.

2017. 2. 10 트럼프 대통령 일본, 중국 등과 환율측면에서 공정한 경쟁이 필요

2017. 2. 18 므누신 재무장관 중국과 보다 균형된 관계를 도모할 것

2017. 2. 23 트럼프 대통령 중국은 환율조작에 있어 그랜드 챔피언

자료: 국제금융센터(2017),10) [표 1], p. 4.

-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100일 계획이 합의됨에 따라 미국의 중국 환

율조작국 지정 이슈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잠복할 것으로 보임.

◦ 미·중 간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100일 계획 합의 등으로 이번 달(4월)에 발표될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아짐

■ 미·중 정상회담 이후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는 달러화 대비 약세를 기록

- 4월 10일 미국 달러화 지수는 101.22로 정상회담 전일(4월 5일) 100.56에 비해 0.66% 상승하였고, 같

은 기간 원화는 주요 통화 중에서도 매우 큰 폭인 1.6% 절하를 기록(달러화 대비)

 ◦ 원/달러 환율: 1,124원(4월 5일) → 1,142원(4월 10일), 원화가치 1.6% 절하

그림 5. 미·중 정상회담 전후 주요 통화 절상률 비교

                  자료: Bloomberg.

10) 국제금융센터(2017), 「美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와 글로벌 환율 갈등 전망」, Issue Analysis. (March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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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달에 발표 예정인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의 환

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고, 시리아 및 북한을 둘러싼 긴장 고조 등으

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되었기 때문

◦ 북한의 6차 핵실험 위협 속에 한반도 인근에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칼빈슨호' 2척이 배치되고 있다

는 점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주된 이유

다. 북한/안보

1)�한반도 안보이슈

■ 북한 핵문제, 한반도 사드배치 등 한반도 안보이슈와 관련해서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을 재확인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아래와 같은 중국의 입장을 미국 측

에 전달했다고 밝힘.

   * △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문제의 협상을 통한 해결 △ 중국의 UN 안보리 제재 이행 △ 쌍궤병행(雙軌幷

行;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정 체결 병행) 및 쌍잠정(雙暫停; 북한의 핵 활동 및 한·미군사훈련 동시 중지) 

△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11)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역시 양국간 몇 가지 공감대는 있었으나,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

었다며, “중국과 (북핵문제를) 협력하면 좋겠”지만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

   * 양국의 공감대와 관련하여 틸러슨 장관은 △ 북한 핵문제의 긴박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 한반도 비핵

화 공약을 재확인하며 △ UN 안보리 제재 이행을 확인하고 △ 북한의 불법무기 포기와 현안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언급12)

-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의 불가피성을 시진핑 주석에게 설명했으나,13) 왕

이 외교부장의 브리핑에서 알 수 있듯이 시진핑 주석은 사드배치 반대를 재천명한 것으로 보임.

■ 한반도를 포함한 안보이슈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미·중 간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업을 마무리한 후 ‘미·중 포괄적 대화’ 등의 채널을 통해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하나의 중국’ 문제와 관련하여 애초의 강경입장을 철회한 만큼, 동남아 문제나 특

히 북핵문제 등에서 강력한 대중국 압박을 시연할 것으로 예견되었음.

11) 王毅介绍中美元首海湖庄园会晤情况(2017. 4. 8), http://www.fmprc.gov.cn/web/wjbzhd/t1452260.shtml.
12) Briefing by Secretary Tillerson, Secretary Mnuchin, and Secretary Ross on President Trump's Meetings with President Xi of China(2017. 

4. 7),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4/07/briefing-secretary-tillerson-secretary-mnuchin-and-secretary-ross.
13) 「트럼프 "시진핑에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사드배치 입장 전달"(종합)」”(2017. 4. 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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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에서 수차례 강경발언

이 있었음.  

- 하지만 실제 회담과정에서는 북핵문제 등 안보이슈를 둘러싼 ‘설전’이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틸러슨 장관에 따르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의 논의는 향후의 행동계획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핵

화 관련 양국의 과거 약속에 대한 점검에 집중14)

-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중국은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공고화에 방점을 둔 것으

로 보이며,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직결되는 무역불균형 완화 약속(‘100일 계획’)에 

만족하며 안보이슈에서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동남아 문제나 한반도 문제 등 안보이슈로 인해 양국이 얼굴을 붉히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서로 배려한 

것으로 보임.

   * 정상회담과정에서 이루어진 시리아 공습은 한반도에 국한해서 보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 시그널로 해석

될 수 있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미·러 반중국연합의 약화로 해석될 수도 있음.

- 안보이슈와 관련된 논의는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업이 마무리된 이후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대체할 ‘미·중 

포괄적 대화’에 가서야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중 포괄적 대화’ 이후 연내 트럼프-시진핑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음.

■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미국의 독자행동보다는 ‘중국역할론’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옵션, 외교적 옵션, 경제적 옵션 등을 모두 재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군사적 옵션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대북 억지력 강화,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대북선제공격 등을, 외교

적 옵션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맞교환(big deal)을 포함한 북핵문제 일괄타결, 경제적 옵션은 대북제

재 강화(세컨더리 보이콧 포함)를 의미

-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독자행동보다는 중국에게 좀 더 시간을 

주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최소한 무역불균형 해소 기회가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안보이슈에서 중국과의 충돌을 회피할 가능

성이 있음.

- 다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ICBM 실험발사 등 선을 넘는 행동을 할 경우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강경

독자행동으로 급변할 가능성 상존

   * 이 경우에도 군사적 옵션으로는 대북 선제공격보다 사드배치 가속,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 억지력 강화 정책

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적 옵션으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제 발동될 가능성이 있음.

14) “The Presidents’ discussions --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Xi -- on North Korea were very wide-ranging, very comprehensive, and more 

focused entirely on both countries’ previous commitments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There was no kind of a package arrangement discussed to 

resolve this.” Briefing by Secretary Tillerson, Secretary Mnuchin, and Secretary Ross on President Trump's Meetings with President Xi of China (2017. 

4. 7),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4/07/briefing-secretary-tillerson-secretary-mnuchin-and-secretary-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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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새로운 대화채널 설치

■ 미·중 정상회담 종료 후 틸러슨 국무장관의 언론 브리핑에 따르면 양국은 새로운 고위급 대화·협의 채널로서 ‘미·중 

포괄적 대화(U.S.-China Comprehensive Dialogue)’를 설치하기로 함. 

- “미·중 포괄적 대화”는 양국간 기존 대화채널을 격상하는 것으로 외교·안보 대화, 포괄적 경제대화, 법집

행 및 사이버보안 대화, 사회·문화 이슈 대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양국 정상이 직접 그 운영상황을 

감독할 예정임.

- 아직까지 새로운 대화 채널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기존 양

국 대화채널인 ‘전략 및 경제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S&ED)’는 새로운 대화체제로 대

체될 전망임.

◦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는 양국의 전임 정상인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간 합의로 2009년부터 시작되

었으나 양국의 정권 교체 속에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됨.

- 양국은 ‘미·중 포괄적 대화’를 통해 S&ED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의제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주도권 경쟁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전개되는 한편, 양

국 상호간 이해관계와 실리를 위해 전략적인 타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마. 미국 통상정책 관련 변화

■ 취임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강경한 통상정책을 펼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움. 

- 대선기간 중 TPP 철회,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미국의 국익을 반영한 NAFTA 재협상, 통상법을 동원

한 중국의 불공정무역 제재, 중국 및 멕시코에 고율의 관세 부과 등을 주장하였음.

◦ 또한 백악관 내 통상전담조직을 만들어 직접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감시, 제재 및 시정을 할 것을 주장

- 이러한 그의 성향은 당선 직후 언론에 유출된 취임 100일 계획에도 나타난 바 있음.

◦ CNN과 폴리티코(POLITICO)는 트럼프 당선 직후 대통령인수위로부터 유출된 ‘취임 100일 계획’을 보도한 

바 있음.

◦ 당시 보도된 ‘취임 100일 계획’에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TPP 철회, NAFTA 재협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반면 2016년 11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취임 100일 계획에는 TPP 철회 및 양자무역협정으

로의 전환만이 통상 관련 이슈로 포함되었으며,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NAFTA 재협상 등은 제외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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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선 중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외경제정책

구분 주요 내용

對멕시코 정책
∙ 수입품에 35% 관세 부과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및 재협상 실패시 탈퇴

對중국 정책

∙ 수입품에 45% 관세 부과
∙ 환율조작국 지정
∙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를 WTO 분쟁절차에 따라 해결
∙ 경영기밀 탈취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무역구제수단(201,301,232) 

동원  

기체결 무역협정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 무역협정 준수 엄격 조사
∙ WTO 탈퇴 검토

■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실현된 것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대선 때 주장했던 보호무역주의 공약에서 일부 

후퇴

- TPP 철회 및 백악관내 통상기구인 국가무역위원회 조직 등은 공약대로 시행

- 반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 및 멕시코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현재까지 밝혀진 NAFTA 재협상 동향에 따르면 TPP를 기초로 한 NAFTA의 개선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

◦ NAFTA 재협상 의제에 디지털 교역 등 최신 이슈가 포함되었으며, 관세나 쿼터 등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내

용은 큰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려짐.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16개 국가에 대한 조사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

명하며 여전히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음. 

- 또한 3월 1일 발표된 「2017 USTR무역 아젠다 보고서」에는 WTO보다 자국법 우선, 모든 한·미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의 전면적 재검토 등이 포함되었으나, 이후 발간(3월 30일)된 USTR의 2017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에서는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에 도움이 된 것으

로 평가하는 등 엇갈린 시각을 담은 보고서들이 발간

■ 이러한 통상공약의 일부 후퇴 및 통상정책에 대한 엇갈린 시각의 표출은 백악관 내 통상 및 대외정책 관련 유력인사들의 

다른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

- 스티브 배넌(Stephen ‘Steve’ Bannon) 백악관 수석전략가 및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국가무역위

원회 위원장은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자 및 자국우선주의자로 알려져 있음.

◦ 특히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는 장관의 의회인준 절차 등으로 내각이 구성되기 전 백악관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초기 반이민명령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짐.

- 반면 백악관 내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인 개리 콘(Gary Cohn)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Jared Corey Kushner)의 경우 온건한 자유무역주의자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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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는 앞서 언급한 「USTR 무역아젠다 보고서」가 발표 전날 밤 유출된 초안에 비해 

몇몇 부분이 달라졌음을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여러 명이 문장을 돌아가면서 수정했고 그들의 의견이 충

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

◦ 앞서 언급한 「USTR 무역아젠다 보고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마감시한인 3월 1일 

시점에서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의 목표와 관련하여 백악관 내 관련자들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 초안 

수정의 이유로 보여짐.

◦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과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보호무역성향이 강한 반면,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나 USTR 대표 지명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상대적으로 온건파에 속하며, 양측이 

백악관 내에서 대립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음.

■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 및 나바로 위원장의 역할이 갈수록 축소되는 반면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쿠슈너 

선임고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의 극단성이 약화되는 양상

- 최근 이 두 그룹간의 다툼이 개리 콘 위원장과 쿠슈너 선임고문의 우세로 진행되어 극단적인 정책기조가 

비교적 온건해지고 주류의 전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감지됨.

◦ 또한 파이낸셜타임즈는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이 상원의원들의 신임을 잃고 있으며, 백악관 내에서도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특히 백악관 수석전략가로서 국가안보회의(NSC)에 참석했던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는 최근 국가안보회

의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미국 언론들은 스티브 배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 

◦ 이러한 주장은 미·중 정상회담 당시 쿠슈너 선임고문과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으나,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의 자리는 테이블 끝에 배정된 점과 시리아 

공군기지 폭격 후 열린 회의에서 쿠슈너 선임고문은 회의 테이블 중앙에 앉은 반면, 배넌 수석전략가는 문가

에 앉은 점 등을 근거로 삼음.

3. 시사점

■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발표나 공동기자회견이 생략되는 등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일부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무역통상에서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회담 자체가 갖는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큰 것으로 평가

- 비록 합의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양국 정상간 무역수지와 환율 등 무역통상 분야는 

물론, 북한 문제와 안보 등 우리나라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주요 이슈들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보임. 

-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을 비롯하여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는 추가적인 논의와 후속조치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분야별로 우리나라의 對미, 對중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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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의 변화가 감지되고 미·중 통상전쟁 가능성이 약화되는 등  일각에서 

우려했던 만큼의 마찰이 대두되지는 않았으나, 무역통상 및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미 간 효과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미·중 정상회담 결과 등장한 ‘미·중 포괄적 대화’는 물론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미·

일 정상회담 이후 설치된 ‘미·일 경제대화’ 등과 같이 한·미 간 대화채널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통상 및 안보이슈를 다루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미·중, 미·일 대화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미·중 정상회담에 배석한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라인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통상정책기조는 극단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온건하고 전통성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상존하며, 

우리나라는 한·미 간 대화채널을 통해 통상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및 한반도 관련 안보이슈가 중요한 의제였으나 입장 차이가 드러났으며 구체적

인 해법에 대해서는 향후 ‘미·중 포괄적 대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북핵 문제에 있어 미국은 당분간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등 경제적 옵션을 

저울질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의 진전사항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한·미 간 통상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패키지 마련이 필요   

-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계획에 포함될 

무역적자 축소방안은 對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한국에도 시사점이 클 것으로 판단

- 또한 한·미 간 통상대화에서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과 유

사하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해법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 므누신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NAFTA와 한·미 FTA를 특정

하여 언급하고 있어, 미국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NAFTA 이후에는 한·미 간 무역불균형 문제 해결, 특히 

상품분야 적자 축소 방안 등 구체적 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패키지 형태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패키지에는 최근 중국과 일본이 제시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 및 투자 확대 방안을 참고하여 향후 한·

미 간 통상현안이 확대되거나 쟁점화되지 않도록 단기적인 해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포함   

- 한편 3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의거 90일 이내에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을 분석하는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입장과 객관적 사실자료를 통한 설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화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미·중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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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는 WTO 반덤핑협정 등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부분을 발굴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또는 변형된 방식의 무역구제조치를 행정명령을 비롯한 자국 국내법을 통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

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에 서명한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은 이러한 방식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예시

-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경조정세 등 다른 무역제재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미국은 무역구제에 있어 불리한 이용가능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활용, 국경조정세 부과, 환율조

작국 지정 등 다양하게 제재 조치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

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중국의 100일 계획 

합의 이행 등 무역불균형 개선 노력을 지켜본 이후에 진행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일 지정된다고 

해도 그 여파가 한국에 미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 

-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이번 달(4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감소한 것으로 보임.

◦ 미·중 간 100일 계획 합의 등으로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기존의 환율조작국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이 기준 하에서는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2가지만 충족되어 관찰대상국에 머무를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서비스시장 개방, 대미 수입 및 투자 확대 등 대미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

으로 보이나 향후 100일 이후에도 미·중 간 무역불균형이 미국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

우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는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원화 환율 및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의 주요 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

는 한편,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 및 대미 투자 확대 등의 노력도 병행할 필요

 ◦ 최근 원화 약세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경제 불안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제시

 ◦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보다 저유가, 인구 고령화 등 비환율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근거를 제시

 ◦ 수입선 다변화(미국 셰일 가스 구매 확대 등)를 통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방안 검토 


